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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공무원 수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기

준에 상응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를 재산정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결과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산정을 위한 기준 및 공무원 수 통

계는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기준과 부합

하지 않고 있다. 또, 다소 애매한 국제기준의 경우에 있어서 OECD 다

른 국가들의 실제 통계 속에 적용된 공무원 수 산정내역과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산정내역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령, OECD의 공무원 산정기준은 법상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기본적

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OECD 다른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들을 모두 공무원 산정시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를 위해서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임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52주라는 주 단위로 환산

하여 공무원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예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

원의 약 51%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의 세출예산

서를 가지고 OECD 기준에 부합하여 재산정한 결과 비정규직 종사자

가 40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직 공무원의 51%에 달한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 때, 약 

14만 명의 비정규직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정

규직 종사자는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다 같이 산재하

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340,972명에 이른다. 이러한 비정규

직 종사자도 다른 OECD 국가처럼 공무원 산정시에는 통계 속에 포함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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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

자들을 공무원 산정시 통계 속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그 결과 국제기

관에 보내지는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는 항상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점

이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

도 완전히 공무원 산정 통계에서 배제하여 왔다. 314개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에서 경영정보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

단의 인력을 포함하면 43,736명에 이른다.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

와 공단을 포함하면 그 인력수는 훨씬 커질 것이다. 아울러, 전경, 의

경 및 사립학교 교사들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

는 면에서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실제 공무원 수 산정과정에서 공무원 

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정부통계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더한 수이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 수 산정에 관해서 OECD에서 제시하

고 있는 기준 및 OECD 타 회원국가들이 포함시키고 있는 기준에 따

라서 재산정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9,925명에 이르며 이는 정부 통계치와 936,325명이 차이가 난다.

즉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수 973,600명에 추계

치 936,325명을 추가하면 1,909,925명으로 재산정된다. 이는 국제기

준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실제로는 두 배 수준

임을 설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추산치도 과소하다. 왜냐하면 우선 지방

공사, 공단의 경우 314개 중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진 점,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포함시키는데 있어서 외국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포함

시킨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추정하여도 인구 천 명

당 39.8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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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치인 인구 천 명당 24.1명보다도 최소한 

1.7배 이상 많은 공무원 수라고 할 수 있겠다.

1996년에 OECD에 가입한지 10년이 지난 아직도 OECD 기준에 맞는 

공무원 수 통계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

며, 조속히 공무원 수 산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정책판단의 기

초자료를 정확히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책자료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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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문제의 제기
 

1. 정책통계 자료의 중요성

 정책통계 자료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

임.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라는 일련의 정책

과정에 있어서 정책통계는 판단의 가장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함.

2. 정책통계 비교방법의 보편적 적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각종 판단을 하는 경우, 다른 

정부나 기관과의 정책통계에 대한 상대적 비교방식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OECD나 IMF 등 각종 국제기관에서도 국가간 비교자료를 통해서 상대

적으로 자기 정부나 기관의 위치를 판단하게 하는 자료를 많이 생산하

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방식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음.

3. 동일비교기준의 적용 필요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책자료 들도 상호 비교하

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대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되어야 

함. 

 특히 각종 여건이 서로 상이한 국가간 정책자료 비교의 경우에는 이러

한 동일기준 확보가 대단히 중요함.

 동일한 비교기준에 의하지 않은 정책통계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

며,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게 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낭비뿐만 아니라 비

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이 같은 문제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수 통계에 초점

을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발표에 의한 공무원 수 통계의 문제점을 살펴보

고 향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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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우리나라 정부발표의 공무원 수 통계

1. 공무원 수에 관한 국내발표 통계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지난 참여정부 때 특히 논란이 되어 왔으며, 참여

정부에서는 언론발표나 국회에서의 답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나

라 공무원 수는 외국에 비하여 가장 작은 국가라고 발표해 왔음. 

 국내에서의 발표자료 중 대표적인 것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정

부인력운영계획으로서 많은 정부 발표문들이 이 자료에 기초하고 있음. 

 이 정부인력운영계획은 공무원 수 조정에 관한 정부의 중기인력운영계

획으로서 각 부처의 중장기 인력소요, 미래 행정환경변화, OECD 선진

국의 정부인력규모 등을 감안하여 2006~2010년의 5개년간의 소요인력

을 추정한 것임. 

 아래 <표 1>에서는 2006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2010 정부인력

운영계획”에서의 우리나라 공무원 수 및 외국의 공무원 수 자료가 제시

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06: 9).

 이는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이며 공공기관 근무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 있음. 

<표 1> 정부발표의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공공기관 근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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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자치부(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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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행정자치부 자료에서는 OECD Highlights of Public Sector Pay 

and Employment Trends(2002)에서 인용했다고 하고 있으며, 수치는 

국가 + 지방 + 공공기관 근무인력(군인제외)의 수라고 하고 있음. 

 우리나라(24.1명)의 경우는 OECD 국가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하고 

있음. 

 한편, 행정자치부의 국감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로서 공무원 수에 포함된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표 2> 공무원 수 내역

구분
총인구

(단위:천명)

공공분야 근무자 수
인구 천명당 

공무원 수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
기관

소계

한국 48,082 592,555 338,470 230,247 1,161,272 24.1명

자료: 2007 행정자치부 국감제출 자료

 더 나아가 아래 <표 3>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전

체 경제활동인구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음.

<표 3>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무원 비중

국   가 경제활동인구(천명) 공무원수(천명) 공무원 비중(%)

한  국 23,743  1,320 5.5

스페인 18,836  2,009 10.7

독  일 41,925 4,537 10.8

이탈리아 25,048 3,109 12.4

미  국 144,867 19,870 13.7

프랑스 27,031 4,704 17.4

자료: 행정자치부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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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3> 자료에서는 국가+지방+공공기관+직업군인을 포함한 수라

고 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유사한 이탈리아, 프랑스의 

1/2~1/3 수준이라고 하고 있음. 

 위의 표들을 정리해 보면 군인 수는 약 157,800명으로 반영되어 있음 

(군인 포함한 공무원 수 1,320,000~군인제외한 공무원 수 1,161,272).

2. 공무원 수에 관한 국제기관발표 통계

 우리나라 공무원 수에 관한 통계는 OECD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2001년 기준으로 869,120명으로 되어 있음. 

 이는 법상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국가 및 지방공무원 수만 포함된 것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은 OECD 기준에 적합한 공무원 수가 아님. 

 <표 4>의 원문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Full Time Equivalent (상근자 

상당)의 공무원 수가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임. 이는 후술함.

<표 4> OECD의 공무원 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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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02: 11~12)

3. 문제점

 국내발표 공무원 수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에서 발표한 공무원 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국가공무원이 592,555명, 지방공무원이 

338,470명, 공공기관 근로자 230,247명임(인구 천 명당 24.1명이라고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경우 포함한 군인은 157,800

명임.

 모두 합쳐서 132만 명이라는 것임.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많은 공무원 수가 

누락되어 있음.

 

 외국기관에서 발표된 공무원 수 경우

 외국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하여 국제기관들이 사용하는 한국 공무원 

수 통계는 국내에서 발표한 공무원 수 통계보다도 더 낮게 산정되어 있

음. 

 즉, 군인, 공공기관 근로자, 비정규직 등이 제외되어 있음(위의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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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관-가령, OECD, IMF, ILO 등의 국제기관과 IMD, World 

Economic Forum, The Fraser Institute 등 국가경쟁력 발표기관-에서

는 공무원 수 또는 정부규모에 관련된 자료 발표시 한국의 공무원 수 통

계를 국내발표한 공무원 수보다 훨씬 적은 법상 공무원 (약 90만 명 수

준)만 포함시켜 왔다는 점임.

 국제통계에서 한국의 공무원 수를 산정할 시 군인이나 공공기관 근로자 

및 비정규직 공무원 수가 포함된 통계는 아직 없음.

 따라서 중요한 것은 OECD 국가 등 다른 나라에서 공무원 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되

게 공무원 수를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임.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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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공무원 수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

1. 공무원 수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의 성격

 공무원 수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으로는 OECD, ILO, IMF 등의 기준이 있

음. 

 이 중에서 OECD의 기준이 ILO,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적용하는 공무원 

수 산정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OECD에서는 정부규모(size of government)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공무

원 수나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같은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데 주로 정부지출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

 공무원 수는 각 국가의 적용기준이 다양하여 활용하는데 대단히 신중하

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OECD, 1997: 5). 

 ILO나 IMF 및 국제연구기관들에서는 주로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각자의 목표에 맞게 공무원 수 및 정부지출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OECD에 제출하는 정부공무원 통계자료는 

OECD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제기관에 2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OECD의 공무원 산정 기준

 국제기구에서는 공무원 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공통적으

로 활용해 오고 있음(OECD, 1997; ILO, 1999).

 이 기준에 맞추어 선진외국들은 공무원 수를 산정해서 국제기구의 요청

이 올 때마다 자국의 공무원 수 산정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음. 이 기준

이 공통적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왜곡된 공무원 수가 국제기구에 주

어지게 되어 잘못된 통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

 이하에서는 국제기구의 공무원 산정기준을 기초로 한 영국의 통계청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요약하여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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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OECD, 1997;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05: 5~6).

기준1: 공무원 수 산정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정의를 위한 개념적 기초

는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의 정의에 부합해야 함.

 

 즉, 간단히 말해서 국제기관에서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을 크게 두 가

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하나는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이며 이 일반정부 속에는 정부단

위(government unit),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 그리고 

비영리 기관(non-profit institutions)을 포함함. 

 다른 하나는 공기업 부문(public enterprise)임. 일반정부부문과 공기업 

부문을 다 합하여 공공부문이라고 하고 있으며 국제기관에서의 통계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들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 1>과 같음.

 즉, 국제기관에서는 공기업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 부문-정부단위(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비영리/비시장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봄. 이렇게 설명할 경우 간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어떤 기관이 비

영리/비시장기관이며 공기업으로 구분되는지 하는 것은 국가에 따라 다

소 다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임. 

 OECD 국가들에게 어떤 기관이 공기업이냐, 비시장기관이냐 하는 구분은 

기관의 50%자체 수입기준과 그 기관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통제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OECD 국가들은 IMF의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매뉴얼 

및 ESA 9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정부 범위에 맞추어 이 범위 속에 

들어오는 기관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분류함.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정부단위는 구분이 용이하나 공기업과 

비영리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우리나라의 제도단위 기관들은 명확하지 않

음. 이 경우 자체수입이 전체 수입의 50%가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 및 

정부의 실질적 통제라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실제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50%이하인 경우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

권이(인사권 등에서) 미치면 정부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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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NA 93에 따른 공공부문의 영역

 

자료: ILO (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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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민간위탁 근무자들은 제외함.

기준 3: 임시직/기간제(계약기간이 정해진)직원들은 포함되어야 함.

 이는 바로 파트타임 근무자의 문제임.

 파트타임 근무자를 상근자(full-time worker)로 처리하는 기준은 나라

마다 상이하게 적용되어 왔음.

 파트타임 근무자를 상근자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는 파트타임 근무자를 상근자가 근

무하는 조건으로 전환하여 상근자 상당이라는 공무원 수로 전환하는 것

을 의미함.

 외국의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는 엄격히 말하면, 일자리를 나누어서

(job-sharing) 근무하는 종사자를 의미함1). 이 경우, 파트타임 근무자는 

상근자의 1/2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범위는 실제로는 임시

직(temporary)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되므로 가령 3개월과 같이 한시적

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으로 전환

하여 산정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상 공무원은 아니나 소위 비정규직 및 임시

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산정방식을 잘 파

악할 필요가 있음.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 상근자를 상근자 상당으로 전환시키는 산식

은 아래와 같음(OECD, 1997: 5).

1) 가령, 총무담당이라는 직위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이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한 사람

은 월, 화, 수요일 오전,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수요일 오후, 목, 금요일 근무하며 각

각 2천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되는 형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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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비 상근자의 상근자 상당 전환 방식

직원 수
실제 근무시간

(주 단위)

O 총 직원 수=E

O 연중무휴 직원(all-year employees)=E1

-이 중에서 

상근직원=E11

파트타임직원=E12

O 일부 연 직원(part-year employees)= E2

-이 중에서

상근직원=E21

파트타임 직원=E22

W

W1

W11

W12

W2

W21

W22

자료: OECD (1997: 5)

 위의 박스안의 연평균 고용자 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해 산정됨. 

E(av)=E*W/52

여기서 E=(E1*W+E2*W2)/52

=(E11*W11+E21+W21+E12*W12+E22*W22)/52

 이를 다시 상근자 상당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식이 적용

됨. 

 즉, E(fte)=[E11*W11+E21*W21+t(E12*W12+E22*W22)]/52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로 친다면 직위를 2명이상이 공유하여(job share) 

유지하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없음. 따라서 part-time employee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종사자들은 연중무휴 

직원(all-year employee)중 상근직원에 해당되며,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예산상으로는 일용인부, 청경, 일시사역인부로 불리고 있음)은 

일부 연 직원(part-year employee)으로서 상근(full-tim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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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에서는 이러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각 국가의 공무원 수를 상근자 

상당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수 통계를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산정방식을 지금까지 적용한 적이 없으

며 그 결과 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만 공무원 

수 통계에 포함시켜서 발표해 오고 있음. 

 위에서 제시한 OECD 정의방식으로부터 볼 때, 평균 연 공무원 수, 총 공

무원 수 및 상근자 상당 공무원 수는 특히, 파트타임 근무자가 보편화되

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다른 공무원 규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임.

 따라서, 공무원 수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고용자 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국가 비교를 위해 사용될 때에는 최대한

의 조심(utmost vigilance)을 해야 함(OECD, 1997: 5).  

기준 4: 직위(job/post)의 수가 아니라 종사자의 수를 계산해야 함.

기준 5: 상근자 상당(FTEs)의 추정치가 이용되어야 하며 계약된 

시간(contracted hours)이 상근자 상당을 계산하는 기초로 활용되

어야 함.

기준 6: 파트타임 종사자들은 표준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

으로 정의되어야 함.

기준 7: 일 년 내내가 아니라 일 년 중 일부를 일하는 종사자(임시

직 또는 연 몇 시간 근무한다는 계약에 기초한)들은 그들

이 일하는데 대해 급료를 받을 때 포함되어야 함. 만약, 

종사자들이 일하지 않지만 여전히 급료를 받는다면 포함되

어야 함. 만약 그들이 근무하지 않고 또 준거시점에 급료

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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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8: 파견 공무원들도 보수 대부분을 지급하고 있다면 공무원 

수에 포함되어야 함.

기준 9: 서로 다른 형태의 휴가 중인 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처리되어야 함.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가(아버지 대상)중인 근무자 포함

 병가중인 근무자(전부 또는 일부 급료지급 경우) 포함

 특별휴가중인 근무자 포함

 단기간의 급료미지급 휴가 중에 있는 근무자도 포함(급료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 휴가 중에 있는 경우라면). 기준일 시점에 결근하

고 있다 하더라도 포함되어야 함. 만약 급료기간보다 장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제외됨.

기준 10: 단일의 기준날짜에 관련해서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함.

기준 11: 추정치는 분기별로 산정되어져야 함: 6월, 9월, 12월, 3월  

기준 12: 이러한 분기별 시점이 연 평균산정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

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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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건비 처리부문상 문제점>

2003년도 한국지방재정연감의 세출예산항목을 보면 인건비에는 기본

급과 수당 및 기타직 보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인건비는 

7,635,335백만 원이다. 이중에서 기본급은 4,790,708백만 원, 그리고 

수당은 1,494,953백만 원이며, 기타직 보수는 312,073백만 원이다.  

여기서 기본급과 수당은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이며 기타직 

보수는 청경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1,037,601백만 

원이며 이는 300일 이상 고용상근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630,850백만 원이 있는데 이는 300일 이하의 임시

직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재료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는 

1,056,376백만 원이 있다. 이는 물론 사업의 필요상 시약같은 재료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하나 제초제를 뿌리는 인부를 임시로 활용하는 

데에도 활용하며 용도는 일시사역인부임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예산항목으로 임시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임시직은 개별자치단체의 예산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전국적 통

계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상으로는 비정규직 상근인력 기준정수

는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45,889명이며, 실제 현원은 43,661명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국가기관의 필요상 국비로 지급되는 각종 인력비용이 있다. 

가령, 산림청에서는 산불진화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 

소속 합계로 5,800명이 일 년에 5개월 산불조심기간에 활용되고 있

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산불보호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초소근무 

등을 하는 인력이 전국에 걸쳐서 4,100명 정도된다. 이러한 인력도 

물론 통계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일명 누락된 인력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인력들은 OECD 통계기준으로는 공무원 수 산정시에 다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상으로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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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공무원 수 관련 쟁점사항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의 구분문제

 외국의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등), 공기업이라고 해서 일반정부

범위에서 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공기업들은 공기업임에도 불구

하고 일반정부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임(IMF, 2005; 최영출, 2007).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적용됨. 기관의 예산중 

50%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정부

에 의해서 통제를 받느냐 아니냐 하는 기준과 병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임.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50%

이하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통제-여기서의 통제는 기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정부의 범위에 포

함시키고 있다는 점임.

 민간위탁기관 또는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기관

 여기에는 학교, 병원, 각종 사회복지기관들이 포함됨. 정부에 의하여 

100%가 아니라 50%정도라도 지원되는 기관 및 민간위탁에 의해서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들도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일반정부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임. 

 비정규직 문제

 우리나라는 공무원 신분을 기준으로 공무원 수 범위를 포함시키는 반면에 

외국에서는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를 기준으로 공무원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음.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상시 근로자들도 공무원 수에 포함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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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직(한시직) 문제

 비정규직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상근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1년에 몇 개월, 또는 몇 일) 등도 외국 기준으로 보아서는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s)으로 전환하여 계산하여야 

함. 

 우리나라는 전혀 이 부분에서는 논의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군인, 경찰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징집제를 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군

인과 징집병들도 다 같이 공무원 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경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경과 의경이 문제가 됨. 의경인 경우 교통

단속 등 면에서 일반경찰과 업무상 큰 차이가 없으며 의경이 없다면 결

국에는 일반경찰이 숫자를 늘려서 수행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전경, 의경은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함.

 영국의 경우 경찰보조인력도 포함시키고 있음.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사립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인건비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에 포함시켜야 함. 

 채용과정에서 사립학교 재단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며 정부는 최소 가이

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사 등을 통하여 일정한 통

제를 가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부분 부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일반정부의 공무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특히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위탁형태로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도 다 포

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립중고등교사의 

범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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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인건비

분류
내역

상근

환산
일수 명수 비고

1000

일반행정

비(본청)

의회

사무과 
일용인부임

업무보조및 청소인부

임
  2  249  2

일용인부임
공보관리및 군정홍보 

업무보조
  1  249  1

 기타직보수 내무행정,서무관리  30  280 30
청원경찰 

21호봉

행정과 일용인부임
단순노무원, 청사관

리
  4  249  4

일용인부임
구내식당

영양사
  1  249  1

일시사역인부임
구내식당 

보조인부임
  2  249  2

일시사역인부임
학생근로활동인건비

  5   50 25

일시사역인부임
행정도우미

인부임
 3.6   90 10

ⅣⅣ 국제기준 적용에 의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

1. 국제기준 적용시 문제점

 공무원 산정시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 수 산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통계상 문제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포함시키고 있는 상근 비정규직 및 임시직(한시직) 근로자들을 포함시키

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음.

 그리고 정부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시직 근로자들의 계산방식은 

OECD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다는 점도 위에서 지적한 바 있음. OECD 

방식을 정부부문에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들의 예산서를 근거

로 해서 모든 항목을 검토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청원군의 2007년 세출예산서를 기초로 

하여 비정규직(임시직 포함)근로자들의 인건비를 OECD 방식에 의거하여 

재 산정을 해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음.

<표 6> 충북 청원군의 비정규직 종사자 현황(2007년 본예산 기준)



No. 62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CFE Report ｜ 21

일시사역인부임
일제강점하 진상조사

인부임
  3  249  3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1  280  1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조사및 

가격산정요원
 0.2   30  1

 읍,면 일시사역인부임
개별주택가격조사및 

가격산정요원
  5   90  14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1  249  1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보전   2  249  2
도비보조

사업

일용인부임
민원안내 인부임

  1  249  1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안내 도우미

  1  125  2

2000

사회개발

비

일용인부임
대청호미술관 

청사관리인부임
  1  249  1

일시사역인부임
옥산도서관운영 인부

임 사서원
  1  280  1

일시사역인부임
옥산도서관운영

인부임 사서보조원
  2  280  2

2000

사회개발

비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적지잡초제거

인부임
 5.7  120 12

보건소

청사

관리

일용인부임 보건소청사관리   1  249  1

일시사역인부임 인부임   6  280  6

물리치료

사(4) 방

사 선 사

(1) ,임상

병 리 사 

(1)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인부임

 0.6  150  1

일시사역인부임
임산부 영유아보충 

영양관리시범사업
  3  280  3 기금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

영
  1  280  1 기금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치아홈메우기

  1  280  1 기금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운영

  2  280  2 기금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증진사업

  1  280  1 기금사업

일시사역인부임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2  280  2 기금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 신규입력  10  280 10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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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자료조사,전산입력
 2.2  40 14

일시사역인부임
민관합동 배출업소 

기술지원
 0.1   8  6

일시사역인부임
주민참여 환경감시단 

운영
 0.8   5  42

일시사역인부임
조수보호 인부임

 2.4  120   5

일용인부임
재활용집하장 미화요

원인건비
  8  365   8  (12월)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2  365   2  (12월)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14  270  14

국고보조

사업 (9

개월)

일시사역인부임
충북여성희망일터 찾

아주기사업
 11  365  11

도비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

업 인부임
 2.2  140  4

일시사역인부임
개발행위전산화 작업

인부임
 0.6  140  1

일시사역인부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

기에 관한 특별조치

법인부임

 2.1  90  6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 보조인

부임
 5.6  100  14  70%

일시사역인부임
토지거래허가 사후실

태조사 인부임
 2.1   90   6

3000

경제개발

비

일시사역인부임 농가도우미지원  14.1   45  79

 분 권 교

부세사업

80/100

  일시사역인부임
청원생명쌀 홍보,판

매도우미
  5  249   5 

일시사역인부임

농지전용허가협의및 

농지조성비 대장정리 

작업보조

 1.4  180   2 

일용인부임
농기계수리보조인부

임
  3  249    3

기 본 급 +

수당

일용인부임 토양검정보조인부임   1  249   1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과제포관리인부임

 0.4  110   1

일시사역인부임
지역농업개발실증포 

인부임
 1.8   30  15

일시사역인부임

생명쌀친환경 품질인

증토양시료채취및 검

정인부임

 1.2   80   4

일시사역인부임

쌀품질관리실

인부임  0.8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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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인부임
왕우렁이종패사육 인

부임
 1.6  100   4

일시사역인부임
바이오농업연구과제 

인부임
 1.0   50   5

일시사역인부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제시료 채취인부임
 0.7   60   3

일시사역인부임
토양검정실운영 인부

임
 0.9   80   3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벼 병해충 예찰포 설

치인부임
 1.1  140  2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경영기술 정보화 

인부임
 1.0  127  2

일시사역인부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인부임
 1.2  150  2

일시사역인부임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인부임
  0.8  100  2

일시사역인부임
대형계량기 검정인부

임
  0.04     5  2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28.6     1 7,138

분권교부

세사업(2

39,200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 

서포터즈제 운영

  8     8

도비보조

사업(20,

000천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2  365  2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단지내 공원관리인부

임
  3  125  6

일시사역인부임
단지내 환경정비인부

임
  4  200  5

일시사역인부임
외국어통역안내원 인

건비
  1  280  1

일시사역인부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2.24    1  559

기금사업

(18,751

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예방진화대   14.4  120  30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진화대장 조장수

당
  1.2  150  2

국고보조

사업 (5

개월)

일시사역인부임 산림보호강화 사업  13  250 13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예찰조사원   1  250  1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소나무재선충병 인턴

예찰원
  1      1

국고보조

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병해충방제

지효성
 0.2     1  54

(1,84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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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인부임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
 0.83     1  208

(6,974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인건비

 28  130  54

일시사역인부임 재선충 예찰조사원  1.24    1  309
(10 ,374

천원)

일시사역인부임 관내등산로정비  5.8     1 1,450
50명*29

개소

일시사역인부임 임도관리원 인건비  2.41  1  602

국고보조

사 업

(20,200

천원)

일시사역인부임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길조사원
  5   365     5

(72 ,946

천원)

일시사역인부임

문의문화재단지 철쭉

동산및 경간조림지 

사후관리인부임

 0.3
       

   21
   4

일시사역인부임
문의문화재단지 제초

작업
 1.0    10   25

일시사역인부임
꽃묘장 기술인부

 1.2   150    2

일시사역인부임
보통인부

 0.7    90    2

일시사역인부임
행사 꽃묘식재 인부

임
 0.2     5   10

일용인부임
군도관리 수로원인건

비
 10   313    10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량 조사  0.65    1   164

2 명 * 3 근

무 * 2 9 개

소

읍 . 면 별 

소관 

사회개발

비

내수읍 일시사역인부임
덕암천 체육공원 잡

초제거인부임
 0.37     3    30

일시사역인부임

형동천 자연생태하천 

잡초제거 인부임  0.37     3    30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4  365     4

(12월)기

본 급 + 수

당

일시사역인부임
묘포장운영및 유실수 

식재지 관리인부임
 1.2  150     2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 및 사후관

리 인부임
 0.3     5    15

(2,547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내수지하차도 준설인

부임
 0.1     5     5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인부임
 0.8     5    39

(6,535천

원)

낭성면 일용인부임 미화요원인건비   2   365    2
기본금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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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1     5    8

(1,408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감천변 벚꽃식재지 

제초작업 인부임
  0.36    3  30

일시사역인부임
들국화꽃길조성사업 

사후관리인부임
  0.36    3  3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인부임
  0.42    5   21

(3,519천

원)

미원면 일시사역인부임
체육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0.36    3  30

일시사역인부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인부임
  0.36    3  30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5  3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 청소

인부임
 2.4  150  4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 및 사후관

리 인부임
 0.2    5  11

(1,818천

원)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및 꽃길 

정비인부임
 1.3     5  65

(10 ,975

천원)

가덕면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5    3
기본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7     5   35

일시사역인부임
청원생명쌀마라톤코

스 꽃길조성 인부임
 0.24     3   2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인부임
 0.82     5   41

남일면 일시사역인부임
성무공원휴게시설 제

초작업 인부임
 0.60     5   30

일용인부임 미화요원인건비   3    365    3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 및 사후관

리인부임
 0.56      5   28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및 꽃길정

비 인부임
 0.70      5   35

남이면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5    3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꽃길조성 및 사후관

리 인부임
 0.37      5    18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0.90      5    45

문의면 일시사역인부임
문의체육공원 잡초제

거 인부임
 0.40    2  50

일시사역인부임
문의도당산 잡초제거 

인부임
 0.24    2  30

일용인부임 미화요원인건비   5    365   5
기 본 급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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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2      3  18

일시사역인부임
양성산 임내정비및 

풀베기
 0.6      1  15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인부임
 1.4      5   70

현도면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    365    1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2    365    2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노산 자연발생유원지 

인부임
 1.8    150    3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 및 사후관

리 인부임
 0.6      5   3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0.94      5   47

부용면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5    3

일시사역인부임
꽃길조성 및 사후관

리 인부임 
 0.48      5   24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0.83      5   40

강내면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4   3
기 본 급 +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18      5   9

일시사역인부임
감나무골 정비 인부

임
 0.22      5  11

일시사역인부임

저산리 목백일홍 월

동대책 및 제초작업 

인부임

 0.32     4  2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0.52     5  26

강외면 일시사역인부임
미호천축구장 잡초제

거  인부임
 0.32     8  10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5   3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

리 인부임
 0.42      5  21

일시사역인부임
경관조성사업 인부임

 2.8    10  7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인부임
 0.88    5   44

옥산면 일시사역인부임
옥산체육공원 사후관

리 인부임
 0.2    5   10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3  365    3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48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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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1.26    5   63

오창읍 일시사역인부임

읍승격에 따른 호적

및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자료 정비 인부

임

 0.48    60    2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인건비

  7   365   7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4     5   20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다년생 

꽃길조성 사후관리 

인부임

 0.72    60    3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1.5     5   75

북이면 일용인부임
미화요원인건비

  2   365    2

일시사역인부임
로원조성및 사후관리 

인부임
 0.37     5   18

일시사역인부임
주요도로변 및 꽃길 

정비 인부임
 0.84     5   42

   계 407.5

자료: 충청북도 청원군 세출예산서(2007)를 활용하여 인건비 항목을 도출하여 산

정함(OECD 기준 적용).

 그 결과 청원군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모두 약 407명(407.5

명)으로 추정되었음. 이 수는 청원군 전체 공무원 수 797명(2006년말 기

준)의 51%에 상당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예산구조가 서로 유사

하기 때문에 청원군의 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

고는 생각하지 않음.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수 정규직이 274,022명이기 때문에 약 51%인 

139,751명 수준이 비정규직이 된다고 추정됨.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정보통계시스템상의 비정규직이면서도 상근자 수인 45,889명 외에 

93,862명의 임시직이 더 있다고 할 수 있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속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50% 정도가 전

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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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방자치단체 고용상근자 현황(행정자치부 공식 통계)

구분

기준

정수

(A)

합계

(B=C+D)

300일 이상 고용상근 인력

청원경찰

기준대비

증감

(B-A)
소계(C)

단순노무

원

도로보수

원

환경미화

원

합계 45,889 46,661 35,218 11,923 3,270 20,024 8,443 ▼2,228

서울특별시  8,105  6,746  5,972  1,240   415  4,317   774 ▼1,359

부산광역시  3,340  2,968  2,499    501   390  1,608   469   ▼372

대구광역시  2,133  1,855  1,576    315    16  1,245   279   ▼278

인천광역시  2,140  2,008  1,609    545    74    990   399   ▼132

광주광역시  1,323  1,154    863    416    77    370   291   ▼169

대전광역시  1,280  1,261  1,040    379    63    598   221    ▼19

울산광역시   977   918    749    242    45    462   169    ▼59

경기도  7,729  7,991  6,104  2,277   394   3,433  1,887   ▲262

강원도  2,555  2,436  1,681    491   252    938   755   ▼119

충청북도  1,887  1,914  1,360    519   203    638   581    ▲54

충청남도  2,190  2,242  1,796    809   257    730   446    ▲52

전라북도  1,224  1,390    953    331   153    469   437   ▲166

전라남도  2,929  2,864  2,384  1,065   211   1,108   480    ▼65

경상북도  3,948  3,777  3,375  1,252   338   1,785   402   ▼171

경상남도  3,410  3,077  2,494  1,226   345    923   583   ▼333

제주특별

자치도
  719  1,033    763    315     37    411   270   ▲31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 시스템(2006년 말 기준)

 위의 표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상의 비정규직 상근인력자 현황

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상근

인력규모는 45,889명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상근인력을 의미하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시직 인력이 포함된 것이 아님. 이러한 이

유로 이 데이터 역시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중앙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도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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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의 인력도 포

함시켜야 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해서는 2006년 국회 단병호의원이 조

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기로 함.

<표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현황

구 분

2003년 실태조사 2006년 실태조사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합 계 1,249,151 1,014,836 234,315 18.8 1,553,704
(1,464,575)

1,242,038
(1,176,330)

311,666
(288,245)

20.1
(19.7)

중앙행정
기관 272,605 237,004 35,601 13.1 273,715 243,408 30,307 11.1

지자체 305,089 260,442 44,647 14.6 383,801 311,564 72,237 18.8

교육부문 476,358 377,281 99,077 20.8 527,804 415,411 112,393 21.3

공기업․
산하기관 195,099 140,109 54,990 28.2 368,384

(279,255)
271,655

(205,947)
96,729

(73,308)
26.3

(26.3)

자료: 단병호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2006)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30,307명, 지자체에 72,237명, 

교육부문에 112,393명, 그리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96,729명으로 나타

나고 있음.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 

왔음. 여기서 보면 지자체의 경우 72,237명으로 나타나서 행정자치부의 

통계보다는 다소 많으나 이 역시 청원군의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2006년의 실태조사는 OECD 기준에 부합되게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문의 경우는 별도로 본 연구에서 비정규직 수를 조

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직 인원 자료를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함. 비록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

럼 실제 인건비 지출을 정부에서 한다고 보면 이는 공무원 범위에 포함

되어야 할 것임. 다만,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우는 96,729명이 비정규직

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전부 공무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임. 왜냐하면 정규직의 경우에도 이들 기관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지

는 않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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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규모 문제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징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직업군인

뿐만 아니라 징집병 들도 공무원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함은 위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현재 68만 명 군대를 모두 공무원 범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과대추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임(김태일, 2007). 

 첫째는 68만 명 모두를 포함시키는 방법임. 가령, 노르웨이나 벨기에처

럼 공무원 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68만 명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둘째는 의무병은 제외하고 직업군인(장교 및 하사관)과 군무원을 포함시

키는 것임. 이들의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직업군인이 165,000명, 군

무원이 26,500명임. 물론 이 경우에도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은 제외

되어 있음. 

 셋째, OECD 국가들의 평균인구당 군인 수를 산출하여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수를 곱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적정 군인수로 추정하는 것임. 그

러나 이러한 방법은 무리가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군인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와 사정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군인수를 과소 추정하게 

만드는 것임. 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경우 군인수를 OECD 국

가평균으로 한다면 대신 남는 군인 수만큼 복지부문에 공무원으로 충당

할 수도 있기 때문임. 그렇게 된다면 군인 수는 줄어드는 대신에 복지부

문의 공무원 수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군인 

수는 과소 추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 

 전경, 의경문제

 국방이외의 행정업무에 근무하는 의무복무자 문제가 있음. 이들은 전경, 

의경, 공익근무요원들인데 이들 역시 행정업무를 지원해 준다는 점, 의경

들의 경우 실제 교통경찰과 대동소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특

히 이들이 없다면 일반 공무원이 더 충원되어야 했을 것이라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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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때, 공무원 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 경우 이러

한 인력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약 92,000명(김태일, 2007: 533)이 됨. 

 사립학교 교사문제

 우리나라 사립학교 중등교원은 외국의 경우와는 전혀 다름. 외국의 사립

학교는 우리나라의 민족사관학교와 같이 완전 자립형 사립고를 의미함. 

이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

고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음. 프랑스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직원들도 공무

원 범위에 다 포함시키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립중

고등교원의 인건비가 정부재정으로부터 지출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

야 할 것임.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립중고등학교 교사 수는 약 

8만 명 정도가 되며, 이들도 포함시키기로 함.

2. 우리나라 공공영역의 규모 재산정

 먼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규모를 OECD 등 국제기

준에 부합되게 재 산정해 보기로 함.

 일반공무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007년 11월 현재 

973,600명임. 이는 당연히 모두 공무원 범위에 포함됨.

 비영리공공기관

 비영리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이용해서 활용하기로 함. <표 9>는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운영

관리법의 제정 후 분류한 기관유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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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정부산하기관 종사자 규모(정규직 기준)

공기업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합계

시장형 준시장형 위탁집행 기금관리
96.350 253,925

27,143 73,165 45,394 11,773

자료: 홍은주(2007: 58), 김태일(2007: 532)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보면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분류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일단 그에 대한 

논의는 이번 연구에서는 하지 않기로 함.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

을 제외한 153,617명은 일반정부의 범위내의 인력에 포함시키기로 함. 

이 인원수만큼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함. 

 군인규모

 군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OECD 평균인구당 

군인수를 산출하여 적용한 기준(김태일, 2007)을 채택하기로 함. 이는 분

명히 과소추정을 한 결과가 될 것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정이 반영 

안되었기 때문임. 이렇게 할 경우, OECD의 경우 인구 천 명당 평균 4.7

명(2002년 기준)이어서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해 볼 때, 226,000명 정도 

됨. 이는 우리나라 현재의 직업군인 수 16만 5천명과 군무원 26,500명

을 더한 수인 191,500명보다 약 3만명 더 많은 수임.

 그러나 벨기에나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직업군인 수를 다 더한 경우도 

있다는 것 및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이 반영 안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군부대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소 반영

되었다고 생각함. 여기에서는 일단 과소 추정된 수이지만 226,000명이

라는 OECD 평균 인구에 기준을 두어 산정된 수를 활용하기로 함. 

 전, 의경, 공익근무요원

 2006년 현재 국방이외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전, 의경, 및 공익

근무요원 수인 92,000명은 포함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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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중등교원

 사립학교 중등교원은 외국의 사립학교 교원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음. 아울러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민간위탁 하에 있는 사립학교 직

원 수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정부재정에 의

해 지출되고 있다는 점,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 인허가 등 각종 통제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일반정부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2006년 현재 사립학교 중등교원 수는 8만 명 수준임(교육부 통계, 

2006). 따라서 8만 명을 포함시키기로 함.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공기업을 제외

한)의 비정규직 종사자를 포함시켜야 함. 여기서 비정규직 종사자 규모는 

우선, 국회의 자료(단병호의원 국정감사 자료, 2006)를 이용하고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충북 청원군의 자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유추 적용하여 추산함. 

 공공기관 비정규직 조사와 관련된 위의 <표 8>에서 본 바와 같이 비정규

직 종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이 30,307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반

영함.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청원군의 경우 전체 정규직 종사자의 51%에 

해당하므로 이 비중을 타 자치단체에게도 유추하기로 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현재 274,022명이며 여기에 0.51을 곱하면 

139,751명이 됨. 이를 반영하며, 교육부문에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 

112,393명도 포함시키기로 함. 

 여기서 또 비영리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무자를 산출해야 하는데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움. 2006년 조사에서 공기업과 산하기관(비영리공

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96,729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에서 일

부만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이 비율은 전술한 정부산하기관 종사자 

규모 비율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임. 정부산하기관 종사자 253,925명 중

에서 153,617명만 정부규모 산정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비율을 적용하면 

가능할 것임. 따라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사자=96,729*153,617/253,92

5=58,521명이 됨. 따라서 58,521명을 포함시키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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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명 임원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서울메트로 14 10,122 82 10,21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4  6,914 142  7,070

    부산교통공사 16  3,445 0  3,461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3  2,061 0  2,06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11  1,139 0  1,15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555 0    56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    669 0    679

    SH공사 14    601 264    879

    부산도시공사 4    178 0    182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 9    131 15    155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11    310 19    340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10    169 3    18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9    238 598    845

 따라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를 모두 합하면, 30,307(중앙)+139,751

(지방)+112,393(교육부문)+58,521(공공기관)=340,972명이 됨.

 지방공기업 

 지금까지는 국가공기업만 논의를 해 왔지만 지방공기업은 다루지 않았음. 

지방 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상수도 등)과 지방공사(서울농수산물 공사 

등), 공단(청주 주차시설관리공단 등), 제3섹터형태(인천시 도시관광터미

널 등) 등 다양함. 

 그러나 여기에서는 출자금이 50%이하인 제3섹터는 제외하고 50%이상이 

되는 공사, 공단만 포함시키기로 함. 2006년 말 현재, 지방공사와 지방

공단은 314개가 있음. 이를 모두 조사하기에는 통계상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자금이 50%이상인 314개 지방공사, 지방공단 중에

서 경영정보가 공개된 112개의 지방공사 및 공단의 직원 수를 적용해 

보기로 함. 나머지 약 200여개가 포함되면 이보다 더욱 큰 수가 될 것은 

물론임. 112개 지방공사, 지방공단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한 

인원은 43,736명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43,736명만 지방공기

업인력으로 포함시키기로 함. 

<표 10>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직원 수(43,7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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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공사 3    226 0    229

    강원도개발공사 12    158 0    170

    충북개발공사 11     32 0     43

    전북개발공사 8     45 0     53

    전남개발공사 10     53 1     64

    경상북도개발공사 9     54 4     67

    경상남도개발공사 2     58 108    16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2     95 130    237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3    300 38    351

    인천광역시관광공사 2     66 0     68

    인천교통공사 8     98 60    166

    김대중컨벤션센터 7     35 4     46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11    101 25    137

    경기관광공사 10     75 0     85

    경기평택항만공사 1     24 0     25

    광주지방공사 7    129 0    136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9     64 16     89

    용인지방공사 7     32 0     39

    하남시도시개발공사 6     36 0     42

    태백관광개발공사 12    175 0    187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1     11 0     12

    영양고추유통공사 8     19 0     27

    청도공영사업공사 11     64 0     75

    창녕군개발공사 6     56 25     87

    강남구도시관리공단 6    153 95    254

    강동구도시관리공단 8     65 120    193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    112 0    118

    강서구시설관리공단 8    149 108    265

    광진구시설관리공단 2     73 107    18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6     75 62    143

    금천구시설관리공단 4     44 114    162

    도봉구시설관리공단 6     75 45    126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8     75 97    18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6     72 0     78

    마포구시설관리공단 7     50 109    166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 8     45 60    113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2 1,134 441 1,587

    성동구도시관리공단 8   126 0  134

    성북구도시관리공단 9   201 90  300

    송파구시설관리공단 8   100 111  21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8    96 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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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8    53 0   61

    용산구시설관리공단 7    94 0  101

    종로구시설관리공단 7   103 0  110

    중랑구시설관리공단 8    95 94  197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3   650 0  653

    부산광역시환경시설공단 12   501 5  518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7    43 50  100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7    40 100  147

    인천광역시남동구시설관리공단 7    27 75  109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7    36 149  192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7    66 190  263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8   310 0  318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9   188 12  209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   201 76  288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11   123 186  320

    가평군시설관리공단 6    18 23   47

    고양시시설관리공단 18    77 111  20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9   101 60  170

    김포시시설관리공단 8   112 71  19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0    91 0  10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8   285 0  293

    수원시시설관리공단 10   359 72  441

    시흥시시설관리공단 7    54 85  146

    안성시시설관리공단 7    58 133  198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   109 176  293

    연천군시설관리공단 6    13 28   47

    오산시시설관리공단 9    39 34   82

    용인시시설관리공단 1    65 83  149

    의왕시시설관리공단 8    39 64  11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8   337 0  345

    파주시시설관리공단 8   100 260  368

    화성시시설관리공단 8    82 20  11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6    32 50   88

    속초시시설관리공단 8    40 0   48

    정선군시설관리공단 8    21 20   49

    춘천시시설관리공단 8   106 112  226

    청주시시설관리공단 4    26 66   96

    구미시시설관리공단 10   107 105  222

    거제시시설관리공단 8    87 22  117

    김해시시설관리공단 8   105 81  194

    창원시시설관리공단 7    281 22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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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륜공단 3     87 173  263

    창원경륜공단 8    144 370  522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 시스템(www.cleaneye.go.kr)의 내용을 정리

3. 현재의 공무원 수 규모와 재 산정된 공무원 수 규모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IMF나 OECD 등 국제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정

부통계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더한 수임. 그러나 OECD에서 제시

하고 있는 기준 및 OECD 타 국가들이 포함시키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재산정한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909,925명에 

이르며 이는 정부 통계치와 936,325명이 차이가 남.

 <표 11>에서 보듯이, 공무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함. 973,600명이 936,325명이 추가되어 1,909,925명

으로 재산정되었음.

<표 11> 현재 및 재 산정 공무원 수 비교(2006년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현재 재산정 차이

국가 및 지방공무원 973,600 973,600 0

비영리공공기관 0 153,617 +153,617

군인 0 226,000 +226,000

전, 의경, 공익근무요원 0 92,000 +92,000

사립학교 중등교원 0 80,000 +80,000

공공기관 비정규직 0 340,972 +340,972

지방공기업 0 43,736 +43,736

합계 973,600 1,909,925 +936,325

 주: 위의 근거에 의해서 필자가 OECD 기준 및 타 국가사례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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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현재 및 재 산정 공무원 수 비교(2006년 말 기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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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추산치도 과소함. 왜냐하면 우선 지방공사, 

공단의 경우 314개 중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진 점, 군인 수 추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겠음.

 이렇게 추정된 일반정부 종사자 수와 우리나라 인구수를 감안해서 계산

해 보면 인구 천 명당 39.8명의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치인 인구 천 명당 24.1명보다

도 최소한 1.7배 이상 많은 공무원 수라고 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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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 결론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통계는 OECD나 IMF 등 국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있음. 

 또, 다소 애매한 국제기준의 경우에 있어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실제 

통계 속에 적용된 내역과 우리나라의 통계내역은 일치하지 않고 있음.

 가령, OECD의 공무원 산정기준은 법상 공무원 기준이 아니라 기본적으

로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하는 기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

고 있음. 

 그 결과 OECD 다른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

부부문 종사자들을 모두 공무원 산정시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를 

위해서 상근자 상당(full-time equivalent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

으며, 임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52주라는 주 단위로 환산하

여 공무원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예임.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

의 약 51%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음. 충북 청원군의 세출예산서

를 가지고 OECD 기준에 부합하여 재산정한 결과 비정규직 종사자가 

40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직 공무원의 51%에 달함. 이를 우리나

라 전체 지방공무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 때, 약 14만 명

의 비정규직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임. 비정규직 종사자

는 중앙정부, 교육부문, 정부산하기관 등에 다 같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340,972명에 이름. 

 이러한 비정규직 종사자도 다른 OECD 국가처럼 공무원 산정시에는 통

계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

자들을 공무원 산정시 통계 속에 포함시킨 적이 없음. 그 결과 국제기관

에 보내지는 우리나라 공무원 통계는 항상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점임.

 OECD 국가들은 IMF의 GFS 매뉴얼 및 ESA 95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

정부 범위에 맞추어 이 범위 속에 들어오는 기관의 지출을 기준으로 정

부규모를 산정하며, 이러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산정함.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정부단위는 구분이 용이하나 공기업과 



No. 62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

CFE Report ｜ 40

비영리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우리나라의 제도단위 기관들은 명확하지 않

음. 

 이 경우 그 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가 전체 수입 중 

50%가 넘느냐, 아니냐의 기준 및 정부의 실질적 통제라는 기준이 적용

되는데, 실제 OECD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50%이하

인 경우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권이(인사권 등에서) 미치면 정부범

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임.

 OECD 국가들이 자기들의 정부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이러하다면 이

는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

예산처에서 314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이중에서 공기업을 선정해 두고 

있음. 이러한 외국에서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기업

에 분류되어 정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도 상당수 정부범위에 포

함되어야 할 것임. 

 이런 기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현재보다도 더욱 범위는 넓어질 것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완전히 

공무원 산정 통계에서 배제하여 왔음. 300 여개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에서 경영정보 공시가 되어 있는 112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인력을 

포함하면 43,736명에 이름. 나머지 200개의 지방공사와 공단을 포함하

면 그 인력 수는 훨씬 커질 것임. 물론 이 경우 자본금 출자가 50%이하

인 제 3섹터형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우리나라는 1996년도에 OECD에 가입한 나라로서 적어도 각종 국제통계

면에서 OECD 기준을 적용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럼에도 가입후 

10년이나 지난 아직도 OECD 기준에 부합된 공무원 수 통계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조속히 

OECD 기준에 부합된 공무원 수 통계를 작성해서 OECD 및 타 국제기관

에 제공하는 선진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특히 OECD에 제출하는 정부통계는 다른 국제기관에서도 그대로 원용하

여 각종 추가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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